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5. 12. 31.(수) 배포 즉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ㅇ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 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 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 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
(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비 적발 사업장 비율: ‘23년 53% → ’24년 40.8% → ‘25년 82% 



□  정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부터 지방관서 자체 감독과 함께 
본부 주도 기획감독을 병행하고 물량도 연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괄임금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확인
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 감독 또는 신고사건으로 처리하여 오남용을 
확실하게 적발‧시정하겠음

    * 익명신고센터 제보자와 통화→진정 제기 또는 감독 청원 의사 확인→감독 

또는 신고사건 분류‧처리→오남용 시정

□  이와 함께, 지난 12.30.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바를 반영하여 오남용을 구조적
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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